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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묵은 ‘유령’ 건물,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드디어 철거

-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간 건축물 철거 지도·감독 권한 
불분명…학교 건물 골조만 지어진 채로 20년간 방치

- 권익위 역할 조정…광산구→철거 지도·감독, 교육청→건축물 자료 제공

□ 건축물 철거 지도·감독 기관이 불분명하여 20년 넘게 방치되어온 

광주광역시의 건축물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

권익위)의 조정으로 철거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 법인 사업자인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토지에 방치된 

짓다 만 학교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관이 불명확하여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학교법인은 1996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으

로부터 학교시설사업을 허가받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건축물 3개

동을 짓던 중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2002년 학교시설사업 

및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건축물은 그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됐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건축물 철거를 허가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건축물은 학교시설이 아니고, 해당 토지도 학교 용

지가 아니며, 소유자도 학교법인이 아니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학교시설촉진법」에 따라 철거를 허가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없었다.

□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 역시 해당 건축물 철거를 지도·감독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지금까지 해당 건축물에 대한 모든 

허가와 감독을 했기 때문에 방치된 현황 등을 알 수 없었고,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지

도·감독의 근거인 ｢건축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 철거를 위해 광산구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이의 역할을 

조정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자

료를 제공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건축물 철거 허가권자 역할을 

맡기로 하여 두 기관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철거 허가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교육청은 조정·합의한 내용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기관 사이의 불명확한 업무 소

관 문제로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충을 국

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은 어려운 지역 현

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주택건축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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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방치 건축물 주요 현황 

사업명  옥천여자상고 분교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구조/층수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5층 건축주  학교법인 ○○학원

착공일  1996. 4. 19. 중단일  2002. 6. 19.

1동 연면적 6,230㎡ 2동 연면적 4,410㎡

3동 연면적 6,400㎡ 전체 연면적 17,040㎡

현황도


